
보 도 자 료
보도 일시 수2022. 1. 19.( ) 12:00

담당 부서 지방자치분권실 책임자 과  장 송정아 (044-205-3551)

주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인아 (044-205-3562)

중앙 지자체 주소기반 신사업 개발 위해 머리 맞댄다-
목 온라인 회의 개최 지자체와 주소정책 추진과제 공유 - 1.20.( ) , -

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모여 주소체계 발전 현황을 , □ 

공유하고 신사업 개발 등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.

□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( )는 월 일1 20 목( ) 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 17 ‧

전문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( , , ) 등 전국의  

주소업무 책임자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00 ‘ 년 주소정책 추진과제2022  

토론회’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토론회는 지난해 시행한 시범사업□ *과 도로명주소법 개정(’21.6.9.) 등을 

통해 마련된 년 주소정책 추진과제 발표2022 행안부 건( 29 ) 지방자치단체의,  

특수시책으로 시행된 주소체계 고도화 사례 발표 인천 광주( , ) 및 토론  

순으로 진행한다. 

□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주소정책 추진체계 효율화 주소정보의 안정적, ▴ ▴  

관리 도시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주소기반 , , ▴ ▴

혁신성장산업 지원 등을 주제로 건의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주소정책29  

비전 등을 제시한다. 

  ○ 먼저, ‘국민의 도로명 부여 신청권’ 신설 기존 변경 신청권만 존재( , )이 적극 

행사되도록 건물이 없는 숲길 등 주민이 가는 곳 어디든 도로명 

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.



아울러 더욱 세분화 입체화된 주소가 첨단기술과 융복합되어 주소  ·○ 

기반 생활행정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 국토의 이동경로‧ *와 

접점**을 촘촘히 주소정보로 구축하는 방안을 설명한다. 

□ 특히 고도화된 주소체계를 이용한 주소기반 산업 창출의 마중물을 , 

제공하기 위해 드론 배송 등 개 분야 신산업모델 개발과 보급을 위한 5

전략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한다.

  ○ 이 자리를 통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주소기반 산업 개 분야 5 ‘드론배송’, 

‘자율주행 로봇배송’, ‘자율주행차 주차’, ‘실내 내비게이션’, ‘사물인터넷 

구현’에 적용할 다양한 주소정보 구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.

□ 한편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광주광역시 동구는 주소체계 고도화 세분화, ·  

시책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전국 확산을 

위해 필요한 제도 등을 제안한다. 

□ 행안부는 올해부터 향후 년간을 주소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5  

시기임을 강조하고 관련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할 예정이다.

김명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□ “주소는 고밀도 입체도시화 차 , 4

산업 기술 발전 등 디지털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변화되어야 한다”라며, 

“주소가 문화인 나라 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를 만들어, ,  

주소가 국가의 중요 자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덧붙여  , ○ “ 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 혁신 미래 성장 동력을 확 , 

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     


